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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신나래**･박언주***

초 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 대응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중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검토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 의사존중과 의무체포제･강제기소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

력의 맥락과 피해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가운데 기계적 의사존중은 가정폭력 사

건처리를 피해자에게 의존,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저해하며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피해자 의사존중은 가정보호사건처

리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맞물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방향

으로 작동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여성의 권한강화, 경찰의 적극적 대응, 강제개입정책의 도입, 가해행위에 대

한 엄중 처벌,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의 이중성 등을 논의하였다.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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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체계 정립이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끊

이지 않고 있다(김용화･정준섭, 2020; 정현희, 2019; 허민숙, 2019; 박복순, 

2018; 김혜정, 2015; 김은경, 2015; 김은경, 2003).1) 가정폭력 대응정책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근절･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돕

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와 피해자보호라는, 어찌 보면 

함께 추구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허민숙, 2019; 김은경, 2015). 한국의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처리는 보호절

차와 형사절차로 구분되는데, 김은경(2003)은 이를 ‘피해자 선택모델’과 ‘강제 

개입모델’ 간의 절충 시도로 설명하였다.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 피해자 의사존중에 관해 정책전문가, 검･경찰, 여

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상반된 정책평가가 제시되고 있다(Ryan et al., 

2021; Lippy et al., 2020; Nichols, 2014; UK CRVAW, 2011; Frye, 

Haviland & Rajah, 2007; Williams, 2005; Han, 2003; Ford, 2003). 또

한 국내에서도 한국 현실에서의 경찰대응정책에 대한 거듭된 비판과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2020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체포의 실효성은 기소단계에서 

좌우되는데, 현재 가정폭력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명시되진 않았지만2) 피

해자의 의사를 토대로 단순보호사건으로 귀결됨에 따라, 여타 범죄사건에 비

해 기소유예율과 불처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을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1)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무･강제체포 및 강제기소, 사건처리절차 및 전담제 도입,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대상범죄의 확대 및 가해자 처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처벌법 운용실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김은경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대응정

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합리적 처리기준이 없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유명무실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사문화처리되어 효력을 찾기 어려운 감호위탁처분제도, 평균 3.6개

월이 걸리는 사건처리기간, 임시조치위반자 등에 대한 낮은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비판하

였다.

2)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소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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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강제개입이 아닌 피해자 의사존중 정책을 집행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 사회보다 앞서 강제개입정책과 피해자 의사존중정책에 대

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왔다.3) 국내에서도 현재 처벌법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의사존중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며(김은경, 2003; 

허민숙, 2019; 박복순, 2018; 정현희, 2019), 강제개입정책을 통해 보다 엄중

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오늘날 가정폭력 대응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국적 현

실을 고려하여 대응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을 둘러싼 논쟁

1. 피해자 의사존중의 실효성

가정폭력사건에서의 피해자 의사존중(피해자 선택모델, victim choice 

model)이란 경찰･검찰의 개입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하는 접근을 지칭해 왔다. 기소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거

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는 철회될 수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 작용

3)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활동가들은 더욱 강력한 가정폭력예방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

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를 제한받았으며, 가해자를 범죄

자로 취급하기보다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개입 기술들을 훈련받았다(Goolkasian,

1986; Mancuso, 1989). 이러한 ‘손떼기(hands off)정책’은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사

적영역에서의 해프닝으로 바라보았다(Bourg & Stock, 1994). 1980년대부터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가정폭력범이 다른 사회적 폭력범들과 다르게 처벌받으며 더 낮은 형량을 받

는 것을 비판하며, 가정폭력을 가족 내 위기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Ellis, 1987). 이후 미니아폴리스(Minneapolis) 실험연구(Sherman & Berk, 1984)를 

통해 체포･구속이 다른방식보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유의미하게 억제시킨다

는 결과가 발표되고, 미국의 가정폭력대응정책은은 피해자선택모델에서 체포우선모델로 

선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경찰의 전통적･수동적 접근법은 점차 적극적 체포제

로 변화하였으며, 가정폭력은 체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산되었다(Bourg 

& Stock, 1994). 이를 바탕으로 1994년에 미국 연방차원에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의 재량적 체포가 아닌 의무체포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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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Anderson, 2015; 정현희, 2019).

권한과 역량의 맥락에서 피해자 의사존중을 통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피해여성은 역량강화(empowerment) 되거나, 반대로 사법

체계에서 피해여성의 목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며 역량약화(disempowerment)

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Han, 2003; Anderson, 2015).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중요의사를 질문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경청되는 측면이 있

으며, 피해자가 기소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자신감을 회

복하기도 한다(정세종, 2015).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

능함을 전제로 한다(김은경, 2003).

피해자 의사존중은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와 권한을 강화시키고, 피

해자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의 결

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피해자 의사존중은 가해자의 폭력중단이라는 공권력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되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없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검

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이 지적되었다(이창무, 2004).

하지만 피해자 의사존중은 피해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상황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은경(2003)은 불기소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자신에게 최선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이 기소 이후 직면해야 하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 기소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비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및 닥

쳐올 변화와 위험을 감당해 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소의견을 철회･포기하

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선택권이 가정폭력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보다는 피해자 의사

존중을 문제 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신고 후 가해자 처벌이나 상담연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들을 지속적인 폭력피해에 노출되며 ‘주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존

재로 설명하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성을 판단

하여 사건처리”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였다(여성가족부, 2018:2).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의사존중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발

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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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체포제의 실효성

의무체포제(mandatory arrest policy)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핵심정책 중 

하나로 폭력 발생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 안전의 확보를 위

해 가정폭력을 무영장 체포가능범죄로 처리하는 것이다. 법률상 준･현행범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발생 현장에서 의무체포를 통한 

강제개입을 원칙으로 하자는 점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이행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의무체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

찰의 개인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정사로 인식하여 개입을 꺼려했던 

가정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촉진하였다. 일례로 1980년대에 

가정폭력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의무체포 정책

의 목적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개인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시켜 경찰의 응

답을 표준화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개입하여 체포의 수를 높이

기 위함이었다(Durfee, 2012; Frye, Haviland & Rajah, 2007; Han, 

2003; Bourg & Stock, 1994; Sherman & Berk, 1984). 이를 통해 사적인 

영역의 일로 인식되었던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상황들

이 예방되는 효과를 보였다.

둘째, 의무체포제에 따라 경찰은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여

성이 원치 않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피해여성이 지속적 학대와 통제에 노출되어 가해자 체포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해여성의 선택을 배제

하는 것이다(Han, 2003).

셋째, 의무체포를 통한 강제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적 성격뿐만 아니라, 

추가적･잠재적 폭력발생에 대한 범행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Frye, Haviland & Rajah, 2007; Bourg & Stock, 1994; Sherman & 

Berk, 1984). 의무체포라는 사회적 옹호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적 보호체

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하여 피해여성의 안전확보와 폭력

피해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강제체포제는 미래의 폭력 발생에 하나의 억제

(deterrent)로 작용하며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데,4) 여기에서 억제는 다른 사

4) 이러한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18세기 후반 Bentham과 Beccaria의 논의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제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력적 행동을 피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체포의 범죄 억제효과를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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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경험을 통한 일반적 억제(general deterrence)와 가해자 자신이 경험

하는 특수한 억제(specific deterrence)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

한 법적제재를 강하게 인식할수록 가정폭력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illiams & Hawkins, 1992). 또한 특수한 억제는 체포 이후의 재범율에 정

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억제가 확실하고 강력할수록 잠재적･실재 가해자에

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Williams, 2005).5)

하지만 의무체포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었는데 첫째, 의무체포제는 가

정폭력 피해여성의 도움요청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해자 체포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가해자 체포가 두려워 피해여성은 신고 자

체를 꺼리기도 하였다(UK CRVAW, 2011).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의 529,829명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Dugan(2003)의 연구에서도 의

무체포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

이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 법적 

후속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피해자가 가해자로 잘못 인식될지 모른

다는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라 피해여성 자신 또한 자녀로부터 분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의무체포제는 오히려 쌍방체포와 보복체포의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

을 초래하기도 하였다(Durfee, 2012; Frye, Haviland & Rajah, 2007; 

Rajah, Frye & Haviland, 2006).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 발생율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여성피해자의 체포 및 쌍방체포가 

증가하였다(Rajah, Frye & Haviland, 2006; Frye, Haviland & Rajah, 

2007). 1994년부터 뉴욕시에서 시작된 의무체포제로 183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원치 않는, 쌍방의, 보복의, 불체포의 증가’를 보고하였으며, 쌍방체포

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폭력피해를 가지고 있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의무체포는 잠재적 피해여성들의 도움 요청을 방

해하였는데(Rajah, Frye & Haviland, 200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대한 

피해여성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이후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여부가 결

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체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클수록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폭력행위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불승인, 파트너 상실, 

직업 상실, 스스로에 대한 불승인 등을 실재 수감시간/법정 비용보다 크게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며, 체포는 거주지역 퇴거명령이나 경찰의 구두경고보다 6개월 이후에 낮은 재범

율을 보였다(Williams & Hawkin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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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무체포제는 체포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여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다(Han, 2003). 의무체포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

자의 역량에 대한 부당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공간을 

경찰의 판단이 자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찰의 가해자 체포 결정(police officers’ arrest decisions)에 관한 규정

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존재하면 법적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여전히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Bourg & Stock, 1994). 위험성 판단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

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관과 가정폭력 

피해자 간의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야기할 수 있어 의무체포제만으로

는 가정폭력의 감소가 어려울 수 있다(Novisky & Peralta, 2015).

의무체포제에서 피해여성의 의사가 배제되는 것이 갖는 의미와 결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강제체포가 가구 내 배우자폭력은 감소시켰으나 연인관계

에서의 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Dugan, 2003).

게다가 의무체포제의 효과는 가-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균일하지 않

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쌍방체포와 보복체포는 가해자가 소

득수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범죄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경우에 더욱 빈번하

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ye, Haviland & Rajah, 2007). 피해여성이 

빈곤할수록 가해남성이 체포될 확률이 낮았으며, 피해자의 젠더와 인종에 따

라 도움요청행위가 다르게 나타났다(Lippy et al., 2020; Frye, Haviland & 

Rajah, 2007). 둘째, 의무체포의 억제효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일수록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권력손실을 크게 인식하며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고, 반면 잃을 게 적은 남성들은 이러한 제재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2005).

3. 강제기소제의 실효성

강제기소제(no-drop prosecution)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의사와 상관없

이 체포된 가해자를 기소처리하는 것이다. 강제기소제는 피해자 의사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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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처벌불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소율이 저조하게 되고 가해자 처벌이 유명

무실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제도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도입

되어 주(州)에 따라 차이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전역에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Han, 2003, DeCarlo, 2016).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

력사건의 형사처분과 보호사건처분 여부를 검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6)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처분과 보호사건처분에 대해 검사

의 재량에 따른 판단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승현, 2019).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강제기소제는 의무체포

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화되어야 하는 제도로 인식된다(Han, 

2003; Hirshel et al., 1992). 체포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

면 가해자는 체포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피해자에게 돌아가 보복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포되더라도 효과적인 기소와 유죄확증 없이는 의무체포

제가 유의미한 폭력범죄 억제효과를 가지기 어렵다(Hirshel et al., 1992). 체

포제와 기소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소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존중을 강조함으로써 검사가 기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

게 되면 의무체포제를 강화한 의의가 훼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강제기소

정책을 둠으로써 의무체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였다(허민숙, 2019).

하지만 강제기소 또한 의무체포와 마찬가지로 상황과 제도에 따라 달리 적

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가해여성의 수 자체는 

적더라도 남성에 비해(26.0%) 체포된 여성(60%)이 더 심각한 형량으로 기소

되었다(Frye, Haviland & Rajah, 2007).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또한 기소에 

영향을 미치며 체포된 백인 남성 중 19.5%가 기소되는 것에 반해 같은 내용으

로 체포된 흑인 여성의 기소율은 84.6%로 나타났다(Bourg & Stock, 1994). 

이는 법적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여성에게 더욱 제한되었다는 사실로 분석되

었다.

한국 사회에서 강제기소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폭력발

생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분리시켜 원활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우선체포의 강

점은 살리되 보다 강력한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6)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

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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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김은경, 2015). 검사선의주의에 따

라 기소방향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결정에 앞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는

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검사의 기소방향에 대한 결정 기

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조서연, 2019).

Ⅲ.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에 근거한 논쟁

1. 기계적 피해자 의사존중에 대한 비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의

사존중(제9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 처벌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리 및 대응과정에

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폭력상황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상황, 가해자-피해자 간의 관계, 

가정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김정혜 외, 2019).

또한 피해여성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피해여성은 가족과 사회

로부터 의사결정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 가해자와 주변인의 고소취하 및 합의

강요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김정혜 외, 2019). 가해자는 지속적 

감시, 신체적 통제, 정서적 강요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피

해여성은 가해자와 가족공동체로 연결된 가운데 폭력피해에 대해 자책하며 온

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Anderson, 2015).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꺼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피해여성은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남편의 

폭력행위만 중단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처벌을 받은 가해자

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와 경제적 공동체로서 가구를 구성하고 유지해 

온 결과 경제적 분리의 어려움, 자녀에게서 아버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죄책

감, 가족과 주변의 불기소 압박, 혹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가해자를 스스

로 기소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H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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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2015; 정현희, 2019). 그 중 가해자-피해자의 가구 공동체로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처벌불원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김정혜 외, 2019).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경제공동체의 구성원인 피해여성

의 몫이 되거나, 가해자의 입건으로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의 총수입

이 감소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의사불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

고 묵인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상해(폭행치사, 폭행치상)와 특수폭행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데 가정

폭력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 처분이 결정된다. 즉, 아주 심각한 상해가 아닌 상해와 특수폭행

범죄는 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적용되어 처벌되

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허

민숙, 2019). 기소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에 따른 보호사건처분시 피해자 의사

존중은 사법체제의 피해자 의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사존중이 아

닌 책임 떠넘기기는 피해자의 재피해자화를 야기할 수 있다(김은경, 2015). 

기소과정에서 형식적 피해자 의사존중과 기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체포제를 강화한 의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체포제의 실효성을 살림

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 기소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기보다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책임지우는 행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가

해자 처벌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

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 구속, 자녀에게 아버지의 부재, 가족

의 경제력 감소 혹은 상실 등을 피해자가 야기했다는 2차피해가 뒤따른다. 김

은경(2015)은 이를 피해자 의사존중의 기계적 해석과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특례법에서 피해자 의사존중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의사

존중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교화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체제의 형식적인 피해자 의사존중

은 피해자 의존,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맥락에 대한 고려 없

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를 반영한 기계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조서연, 2019; 김은경, 2015).



피해자 의사존중과 강제개입의 논쟁을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한계 및 변화의 방향 43

2. 기계적 의사존중이 야기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

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실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

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며,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

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

음을 고지한다(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제7

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면 공소

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가정보호사건은 공소권이 없어도 송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현행범 체포를 기피하고 피해자 보호를 부차적으로 고

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서 피해자 의사존중은 다음과 같이 고려

되고 있다. 경찰관 21인과의 면접조사내용을 분석한 김정혜 외(2019)의 연구

에 따르면, 경찰에게는 가해자 현장 입건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 의사(처벌불원)에 따라 의무체포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장 출동 시 폭행의 수위가 높으면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

에 반하여 입건하였다가 오히려 원망을 듣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

가 입증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혜 외, 2019; 김혁･김학경, 2018).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으

로 볼 수 있다(김혁･김학경, 2018). 또한, 현재는 없어졌지만, 조사 시점 직전

년도까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경찰서 평가

의 감점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김정혜 외, 2019).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으나 가정보호라는 목적이 중요하

게 여겨지는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찰조직 내부의 평가체계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신체적 폭력의 흔적 및 흉기가 발견된다면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보이더라

도 일반 범죄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해죄나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정폭력범죄조차 관행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후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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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2018년 경찰 내부의 변화가 진행됨으로써 반의사불벌죄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에

도 재범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피해자 분리 수사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현장처리 지침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7)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에만 적용되며 상해 및 특수범죄에는 피해자의 의

사와 상관없이 (형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출

동경찰은 현장에서 폭력피해의 심각성보다 피해여성의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

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기소처리하

였다가 나중에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원망을 들었던 경험들이 반복되

었기 때문이다(김정혜 외, 2019). 이러한 경찰의 고충 때문에 심지어 상해, 특

수폭행, 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사건에도 ‘아주 큰’ 피해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가족 간 다툼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김정혜 외, 2019). 경찰의 소

극적 대응은 가해자가 경찰의 개입에 겁을 먹고 폭력을 중단할 것을 기대했던 

일부 피해여성에게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의 

출동과 조사를 공권력의 개입, 사회적 통제로 받아들이고 가해자가 자중할 것

을 기대했던 피해자는 경찰의 개입이 구두경고에 그치자 오히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세등등해진 가해자를 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여성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

지만, 피해여성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는 부족하다. 

피해여성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녀들과의 갈등. 이혼가족에 대한 사

회적 인식, 경제적 자립 등의 맥락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 의사존중과 가정보호의 결합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의 목적조항을 통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호처분을 

제도화하여8) 한국 가정폭력처벌정책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1997년 특례법 제

7) 2018년 12월에 경찰권한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 대응모델을 시범운영, 2019년 6월 

가정폭력 대응 강화지침을 전국적으로 시행,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이 이뤄졌다.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

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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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가정보호사건처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시대적 배경에서의 결정이었다. 가정폭력이 가정사로 여겨지던 시절에 피해자

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라는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가정

보호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제도가 여전히 가정폭력 피

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지, 피해여성에게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9)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

되며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실시되

었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세 번째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구속기소하는 제도로, 가정폭력 삼진아웃

제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사범의 정식재판 회부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

였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이 가-피해자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

며, 가정폭력 초기에 사회적 개입이 제대로 적용되거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엄벌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들은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가정폭력사건이 기소되는 비율 자

체가 낮은 상황에서 절반가량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10) 가정

보호사건처분은 피해자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결국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처리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기조가 합쳐지며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중장치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의사존중은 사

법체계의 피해자 의존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계적

이고 표면적인 피해자 의사존중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에 

대해 인식하고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가정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가해배우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이혼을 결정한 피해자에 대한 암묵적 비

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의식한 피해자는 자유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9) 윤정숙 외(2017)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현장실무자의 53.7%가 ‘가정폭

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처분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동의한다’고, 25.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이원화시스템이 어느 정

도 불가피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10) 2020년 경찰청의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건수는 44,459명이며 

이 중 가정보호 송치인원은 19379명(43.59%), 구속인원은 330명(0.74%)인 것으로 나

타났다.



46 여성연구

이에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보호사건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

다(이승현, 2019).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 처벌에 더해 원가정 보호라는 목

적까지 명시된 셈인데, 이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실적

으로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외의 가정폭력 대응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내

용을 한계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정폭력 근절

을 위한 의무체포제와 강제기소제를 포함하는 강제개입정책과 피해자 의사존

중정책의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그 밖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가정

폭력처벌법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과정에

서 피해자 의사존중에 대해 피해자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에 대해 고려할 필

요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여성의 자유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가정폭력이라는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의 사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의사존중은 가정

폭력 현장 출동 및 수사, 기소의견 송치의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 개

입을 꺼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 의사존중정책이 가정보호사건처리라는 한국적 기소절차와 맞물리며 

피해자의 결정을 통해 형사적 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가해자에

게 2차례의 감형 기회를 주게 된다. 이는 피해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기

보다 가해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실을 반영한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수립을 위해 다음

의 내용들을 제언한다. 첫째, 가정폭력 개입정책의 방향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를 기피하고 피해자 보호를 부차화하지 않도록 경찰의 의무체포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의무체포제는 경찰개입단계에서 경찰과 피해자 

모두의 개인적 판단이나 의사가 가정폭력범죄 처리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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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0년에 일부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 내실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 출동시 응급조치에서 가･피해자 분리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 개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적

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을 쓰고, 가정폭력은 사회

적 범죄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해야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경찰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이 아니라 엄격하고 명료한 가정폭력사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무체포제를 통한 경찰

의 권한 강화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사례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의무체포제에서도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사

건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피해여성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강력해진 의무체포의 기준에 따라 피해여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쌍방폭력으로 가해자와 함께 체포되거나 이를 우려하

여 경찰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강제체포의 가정폭력범죄 억제효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해자에게서 주로 

나타났고, 피해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할수록 강제체포로 인한 긍정적

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ajah et al., 2006; Frye, Haviland & 

Rajah, 2007). 즉,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무체포제는 피해여성의 의사를 배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피해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효과는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체포제가 보다 강력한 

정책개입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강제기소제와 연동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긍･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한다(DeCarlo, 2016; 

Frye, Haviland & Rajah, 2007; Hirshel et al., 1992).

둘째, 보호처분을 통한 가해자 교정과 가정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은 피

해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만나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감형을 받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도 피해자 의사

존중을 근거로 보호처분으로 기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가 감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통해서 추가

적인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폭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혼인유지 

의사가 있는 피해여성에게 보호처분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경찰신고와 의무

체포를 통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차후 폭력 발생의 여지를 차단

시키고자 하는 신고의도를 가진 피해여성에게 보호처분이 추가 폭력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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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가정폭

력처벌법에 따른 가-피해자의 경험에 대해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의사가 존중

되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피

해자 선택(victim choice)은 피해자 권한강화(victim empowerment)의 방

향으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김은경, 2003; Hoyle & Sanders, 

2000; Anderson, 2015). 강제개입을 통해 가해자를 보다 엄중 처벌하고 피

해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이 피해자 의사존중과 상충되거나 배타

적인 개념으로 간주되는 정책프레임 자체가 재고려되어야 한다. 강제개입과 

의사존중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인권과 의사

가 존중되는 맥락 안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

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여성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피해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녀

를 포함한 피해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다양한 폭

력전략 속에서 생존해 온 피해여성의 선택은 자녀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고려한 것이라는 점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생활을 유지해 왔고, 자녀와 가해자의 관계를 단절시

켰다는 죄책감의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등 피해여성이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

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정폭력법원 및 가정폭력 전담부서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검사, 판사, 경찰, 보호관찰관 등이 협력

하여 가정폭력 사례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제도이다(정세종, 2015). 가정폭

력 전담부서의 도입에 대해서는 포틀랜드 가정폭력담당반(Portland DVRU: 

Domesric Violence Reduction Unit)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일반경찰이 

체포한 경우(67%)보다 가정폭력담당반이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한 경우(54%)

가 가정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olin et al., 

1998). 가정폭력법원과 가정폭력 전담부서의 구성원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전문가로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면 이들 구성원

들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은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가해자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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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가정폭

력 근절은 형사사법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여성단체 및 예방교육기관 

등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조치들, 효과적인 사회적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체계 

구조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이승현, 2019; 정세종, 2015). 미

국의 ‘여성폭력방지법’, 독일의 ‘폭력보호법’,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이 하나로 

통합･관리되고 있는데, 한국의 특례법에서는 이원화되어 복잡하다는 비판 때

문이다(이승현, 2019; 정세종, 2015).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는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되고 피해자 의사존중에 

따른 피해여성들의 선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 범죄예방 효과는 

어떻게 변화할지,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으로 인해 기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될지, 형사법적 기준의 강제기소는 아직 공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여성들에게는 도움요청의 장벽으로 작용할지를 예측하여 정책의 변

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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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mitations and Directions of Change in the 

Domestic Violence Policy

Narae Shin*･Eonju Park**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debates between mandatory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mandatory arrest and no-drop policies) and a 

victim-choice policy and trie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change. 

Controversy over the forced intervention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mandatory arrest and prosecution 

systems. It was also examined whether victims’ choices were guaranteed 

well enough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The result showed that it could be ended up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f domestic violence to the victim without understanding the victim’s 

situ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Victim-choice policy in Korean 

even hindered the police’s active intervention and made it difficult to 

protect victims. Also, when a victim-choice policy was provided with 

family protection cases, it would work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perpetrator from punishment, rather than protecting the victim. It further 

discussed victimized women’s empowerment, the police’s active response, 

the possibility of mandatory intervention, proper punishment for domestic 

violence, and so on.

Keywords : domestic violence, mandatory arrest policy, no-drop 

prosecution, victim-cho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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